[image: image1.png]2020 427 AN E1

W 77} R) oot @ st
- 20259 19 = 28

w2l 45U AT

- 20259 1Y€ 4% + 1099 A F(FH)

il

= K]Jq‘}x} 4ﬁo] oixﬁ xﬁxlx X‘é

s

W B O} QA
- 202549 127



[image: image2.png]


[image: image3.jpg]Ty



[image: image4.png]At AL )
é%’l% b 21,






한국노총,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한 대법판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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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는 12월 26일(목) 오후 1시, 2024년도 4분기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노동조합이 요구한 △건강검진비 단가 현실화 △온누리상품권 지급 △배우자 유·사산휴가 도입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 후 노사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결했다.


노사는 이날 협의회 결과에 따라 ▲건강검진비 단가는 조합원 개인부담 최소화와 검사 항목 확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확정하고 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 조합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의결일 기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2025년 1월 4주 중 10만원을 충전하기로 했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 신설 안건도 직원 본인의 경우 임신기간 동안 유·사산이 있을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도 신체 정신적 회복을 위해 내년 1분기 중 유급휴가 3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통상임금 해당 요건이었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판결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종전 통상임금 판결 시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배경에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 신설의 방법으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사용자도 책임이 있지만, 그간 법령의 해석을 왜곡한 행정해석을 남발함으로써 고용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자초한 노동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대법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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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 – 110호]


2024년 12월 26일(목)








